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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MDPATP)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and systematically manage marine debris through scientific researches such as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arine debri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MDPATP in order to provide policy-maker with usefu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indices for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NPV, B/C ratio, and IRR are computed to be 45.7 billion won, 2.72, and 17.12%, respectively, which are bigger than 0, 1.0, and 5.5%, and that the MDPATP passes the cost-benefit analysis. Thus, it is concluded that it is socially profitable to conduct the MDPATP. 

        

        
          
            초록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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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국내ㆍ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해안, 해상 및 해저에 존재한다. 해양쓰레기는 강ㆍ하천, 해안가, 선박, 해상구조물 등 오염기인이 다양하고, 해양에 유입ㆍ배출되면 빠르게 확산되며, 침적시 육안관찰이 불가능하여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Cheshire et al.[2009]).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 유리류, 고무류, 금속류, 나무류, 옷감류의 형태로 분류(Metar and Parida[2004])된다. 이 중에서도 해양쓰레기 생산량의 약 60~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억 8천만톤에서 2050년까지 330억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ochman et al.[2013]).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피해, 수산업 피해, 해상안전 위협, 해양 관광 자원 훼손, 수거처리 비용 등의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의하면 모든 바다거북 종류, 바닷새의 21%, 세계자연보존연맹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록된 120종의 해양포유류 중 45%가 플라스틱 봉지, 밧줄, 낚싯줄, 그물 등에 얽힘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다(Rochman et al.[2013]). 또한 해양쓰레기가 저층에 침적할 경우 퇴적층과 수층사이의 산소교환을 방해하여 저서생물의 서식환경을 훼손하거나 연안습지의 해양생물 산란, 서식기능에 영향을 준다. 해양쓰레기는 부유쓰레기의 경우 이동성 때문에 외래종을 이동시킬 수 있고, 부착생물뿐만 아니라 조류와 병원균이 외국의 해역으로 이동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Hall[2000]). 

      해양쓰레기는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에 의한 생물치사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며 그물에 걸려 수산활동에 피해를 준다(Allsopp et al.[2006]; Hall[2000]; Ten Brink et al.[2009]). 부유하는 해양쓰레기는 선박의 추진기나 키에 얽혀 작동 문제를 일으키거나 냉각수 유입구를 막아 냉각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상안전을 위협한다. 2005년에 미국 해양 구조대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269건의 사고를 구조했는데, 15명의 사망자, 116명의 부상자, 3백만달러(약 36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Moore[2008]). 

      특히 관광지 해변에 존재하는 해양쓰레기는 심미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 해변 이용자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Mouat et al.[2010]; Ofiara and Seneca[2006]).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변 어느 곳을 방문하여도 쓰레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거제도 해수욕장과 같은 일부 지역은 장마철 이후에 강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Jang et al.[2014]).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은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연간 약 25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의 지지체에서는 해안 정화비용으로 약 53억원이 투입되고 있다(Hall[2000]). 우리나라도 연간 해변 및 침적쓰레기의 일부를 수거하는 데만 연평균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MLTM et al.[2008]). 이렇듯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는 특정 영역(관광, 수산, 선박운항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입고 있으며, 생태계의 훼손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해양쓰레기 오염을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해양쓰레기 국내ㆍ외 동향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제5절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절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2. 해양쓰레기 국내·외 동향
      해양쓰레기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1) 및 프로그램2)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지구적 해양쓰레기 대응 지침으로서 ‘호놀룰루 전략(Honolulu Strategy)’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 2012년에는 ‘해양쓰레기 지구적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이 구성되었다. 또한 EU에서는 해양전략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2008/56/EC)가 제정되어 EU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은 2006년에 제정된 ‘해양쓰레기 연구ㆍ예방ㆍ저감법(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에 따라 해양쓰레기 프로그램(Marine Debris Program)을 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을 기반으로 2008년에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MLTM et al.[2008]). 하지만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능력을 강화하며, 해양쓰레기의 관리기반 구축과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성과는 미흡하였다. 이에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최소화 및 국민공감형 수거사업 강화와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KOEM[2013]). 

      또한 2011년에 신설된 ‘해양쓰레기대응센터’는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와 정책의 통합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지만 시스템과 전담조직의 구축 미비로 정책지원 및 정보제공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가 추진 전략에 포함되었고, 해양쓰레기 유입저감을 위한 관리체제 강화와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의 지속 추진을 제시하였다(MLTM et al.[2011]).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연구로는 해변, 부유, 침적쓰레기의 지역적 분포, 성상 등에 관한 연구(Lee et al.[2006]; Lee et al.[2007]; Lee et al.[2013]; Hong et al.[2001]; Song et al.[2001]; Yoo et al.[2007]; Kim and Yoon[2009]; Jang et al.[2012]; Koo et al.[2000])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구(Kim and Kang[2012]; Hong et al.[2013a]; Chae[2011])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연구(Cho[2005], Cho[2009]; Jung et al.[2010]; Hong et al.[2013b]; Jang et al.[2013]) 등이 있다. 

      해양쓰레기는 종류와 형태가 복잡하여 표준화된 조사기법에 따라 일관되게 조사가 되어야 오염 현황 및 추세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해안표착 대형쓰레기에 대한 조사법만이 표준화되어 있을 뿐, 부유ㆍ해저ㆍ침적ㆍ미세플라스틱 등의 경우에는 조사기법 및 지침이 없으며, 오염실태 조사 자료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이미 해양생태계, 미관훼손, 수산업 및 선박안전 등에 가시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과 자료는 미비하다. 

    

    

  
    
      3.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개요
      해양쓰레기는 국제적인 해양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환경에서 생태계, 관광, 수산 및 선박안전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해양쓰레기의 오염수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미약하여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의 정책목표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양과 영향의 20% 저감이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3)는 해양쓰레기 오염과 영향을 관측하고 해양 쓰레기 평가 및 관리기술을 고도화하여 좋은 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의 저감효과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 연구기간은 2차 및 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 이행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로 하고, 연구단계를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과 연동시키기 위하여 2단계(1단계: 2014∼2018 / 2단계: 2018∼2023)로 구분하였다. 연구분야는 1)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 분야, 2)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 분야, 3)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는 해양쓰레기의 유입, 이동, 분포 및 현존량을 관측하고 평가기술 개발과 국내 연안의 유입량과 현존량을 평가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미세화, 흡착/첨가 오염물질 및 생물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과 생태위해성을 평가한다.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해양쓰레기에 의한 생물,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연안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세부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출한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 세계 관련 논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세부기술을 도출하였으며, 사업비용은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별 유형,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 배분을 통하여 예산규모를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 분야별(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 평가,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의 사업비용은 총 371억원이며 세부적인 비용추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Annual cost estimates for development of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Unit: 100 million won)
        
        

      

      
        
          	
          	1 Stage
          	2 Stage
          	Total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ssessment of input,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standing-stock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input and standing-stock
          	14
          	16
          	17
          	19
          	19
          	
          	
          	
          	
          	
          	85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input and standing-stock
          	
          	
          	
          	
          	
          	19
          	19
          	17
          	14
          	13
          	82
        

        
          	Sub-total
          	14
          	16
          	17
          	19
          	19
          	19
          	19
          	17
          	14
          	13
          	167
        

        
          	Assessment of microplastic pollution and toxicity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microplastic pollution
          	8
          	8
          	8
          	10
          	10
          	
          	
          	
          	
          	
          	44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microplastics
          	
          	
          	
          	
          	
          	12
          	10
          	8
          	8
          	8
          	46
        

        
          	Sub-total
          	8
          	8
          	8
          	10
          	10
          	12
          	10
          	8
          	8
          	8
          	90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damage
          	10
          	10
          	11
          	12
          	12
          	
          	
          	
          	
          	
          	55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damage
          	
          	
          	
          	
          	
          	13
          	13
          	12
          	11
          	10
          	59
        

        
          	Sub-total
          	10
          	10
          	11
          	12
          	12
          	13
          	13
          	12
          	11
          	10
          	114
        

        
          	Total
          	
          	32
          	34
          	36
          	41
          	41
          	44
          	42
          	37
          	33
          	31
          	371
        

      

      
        
          Source: MOF[2013]
        

      

      

    

    

  
    
      4.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4.1 편익 추정 방법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정부의 재원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편익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Fig. 1과 같이 국가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1. 
				
          

          
            R&D process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편익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KISTEP[2011a]). 이러한 편익추정방법은 가치를 가치창출 대 비용감소로 구분하고 있다. 가치창출로 볼 때는 시장수요 접근법(market demand approach)과 로열티 수입접근법(royalty income approach)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로열티 수입접근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론이며,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로 시장수요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업화가 전제되어 있는 R&D 사업이 주된 대상이다. R&D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다른 한 축은 비용감소분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생산비용 접근법(production cost approach) 및 피해비용 접근법(damage cost approach)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감되는 비용감소분을 평가하여 이를 편익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비용감소분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면 최소한 비용감소분 만큼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피해비용 접근법은 R&D의 결과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그 피해감소분이 바로 편익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편익 항목은 ‘피해비용 감소’라 할 수 있으며, 편익추정 방법론은 피해비용 감소를 평가하는 ‘피해비용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4.2 편익 발생기간
        우리나라에서 R&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KISTEP[2011a]이 작성한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은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이 지침에 근거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편익발생 시점은 R&D 사업의 수행 중간에 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R&D 사업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 기술의 적용 내지는 시행으로 인해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R&D 사업 수행 중에 일부 기술의 개발이 완료될 수 있지만 편익이 시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편익이 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집행을 해야 편익이 시현되므로 R&D 사업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R&D 사업이 종료되어도 플랜트가 필요하여 2~3년의 회임기간이 필요하다면 회임기간까지도 종료된 이후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룬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례에 따라 R&D 사업 종료 직후부터 편익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였다. 

        편익 발생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KISTEP[2011b])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등록 특허 155만 여건의 인용정보를 이용해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기술수명주기 중위수(median)를 산정하여 제시한 바, 이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은 ‘B09 고체 폐기물의 처리 오염된 토양의 재생(폐수, 하수 또는 슬러지의 처리 C02F; 방사능 오염 고체 물질의 처리’에 해당하며, 기술수명주기 중위수는 8.5년으로 전체 클래스 중위수 평균값인 11.47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편의상 이 값을 반올림한 9년으로 편익발생 기간을 산정한다. 즉 편익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인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상 기간은 R&D 기간 및 편익발생 기간 모두를 포함한 2014년부터 2032년까지의 19년간이다. 

      

      
        4.3 사업기여율
        사업기여율은 대응투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KISTEP[2011a]의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에서는 사업기여율과 관련하여 해당부처 혹은 타 부처의 관련 R&D 비용을 수집하여 평가대상 R&D 사업만의 비중을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몇 가지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참고해 보면, KISTEP[2012]의 첨단센서 및 USN기반 하천ㆍ물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련 타 R&D 사업의 비용을 감안하여 84%를 적용함과 동시에 관련성이 약할 수 있기에 대안으로서 100%를 적용하였다. 또한 KISTEP[2011c]이 수행한 정지궤도위성개발사업 해양탑제체 분야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양환경피해 절감편익 산정시 사업기여율 100%를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기여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사업기여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파악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R&D 사업 중에서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없다. 다만 추후 본 R&D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저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예산 정보의 구득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R&D 사업의 예산이 100이라면 대응예산은 본 R&D 예산의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즉 본 R&D 사업의 사업기여율을 66.67%(=100/(100+50))라 가정한다. 

      

      
        4.4 편익 추정의 원칙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결과물 중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편익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추후 본 사업의 성과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면 편익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5판)(KDI[2008]) 및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KISTEP[2011a])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며 편익 항목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4.5 피해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편익 산정식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편익 산정식을 상정할 수 있다.4) 여기서 피해저감 목표 20%는 본 R&D 사업의 명시적인 목표이므로 편익 산정식에 그대로 반영한다. 

        
          
        

      

      
        4.6 경제적 편익의 추정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 (1)의 편익 산정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해양쓰레기로 발생하는 연간 피해비용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폭넓은 조사결과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게 된 주요 동기 및 배경이기도 하다.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McIlgorm et al.[2011]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McIlgorm et al.[2011]은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해양산업으로 어업, 해운, 해양관광 부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McIlgorm et al.[2011]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해양산업 부문의 GDP 기여 및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관련 해양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의 평균 비율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쓰레기 피해비용이 평균적으로 관련 해양부문 GDP의 0.3%에 이른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5)

        McIlgorm et al.[2011]도 지적했듯이 도서국가와 같이 해양에 노출이 많이된 나라의 경우는 피해비용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 비용이 더 클 수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산정식을 적용하여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을 산정한다. McIlgorm et al.[2011]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상기 피해비용에는 직접적인 피해비용만 산정할 뿐 환경과 관련된 비사용가치(non-use value), 즉 휴양손실액, 조류 및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환경과 관련된 비사용가치는 피해비용 수준보다 작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McIlgorm et al.[2011]에 제시된 피해비용 수준만큼 해양생태계 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McIlgorm et al.[2011]에 제시된 피해비용 산정식에 2를 곱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피해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양부문 GDP의 산정을 위해서는 해양부문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해양부문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산업과 관련한 백서 내지는 통계연보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08년 산업연관표와 각종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KIMST[2011]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2012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결합하여 2010년 기준 해양산업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Output and value-added of marine sectors in 2010 (Unit : 100 million won)
          
          

        

        
          
            	Marine sectors
            	Output
            	Value-added
          

          
            	Fishing and Aquaculture
            	75,153
            	32,264
          

          
            	Marine Mining
            	5,637
            	3,631
          

          
            	Distribution and Processing of Fishes and Edible Seaweeds
            	28,350
            	12,723
          

          
            	Marine food and Medicine and Bio-industry
            	345,555
            	32,878
          

          
            	Manufacture of Marine Machinery and Equipment
            	101,201
            	26,417
          

          
            	Manufacture of Ships and offshore plants
            	530,084
            	159,192
          

          
            	Marine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14,486
            	9,356
          

          
            	Shipping Industry
            	6,019
            	4,047
          

          
            	Harbors industry
            	42,946
            	28,057
          

          
            	Marine Research and Development
            	89,264
            	23,122
          

          
            	Marine Technical Services
            	70
            	31
          

          
            	Marine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35,226
            	17,470
          

          
            	Marine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64,478
            	29,037
          

          
            	Total
            	1,338,468
            	378,226
          

        

        
          
            Source : KIMST[2011]
          

        

        

        2010년 기준으로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즉 McIlgorm et al.[2011]에서는 조선부문을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부문으로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도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3대 분야(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평가 분야,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독성평가 분야,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산출물이 현장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과정에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부문을 포함하여 수산 및 양식 부문, 해운부문, 해양레저관광 부문을 포함한다.6)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해양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체 해양산업의 GDP 규모 중 약 22조 4,540억원이다. 이 값을 식 (2)에 대입한 결과 2010년 기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약 1,347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10년말 기준이므로 경제성 분석의 기준 시점인 2012년말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다. 한국은행(www.bok.or.kr)에 따르면 201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12.4(2005년=100)이며 가장 최근인 2012년 3/4분기의 GDP 디플레이터는 117.0(2005년=100)이므로, 2012년 3/4분기 기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약 1,402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간 경제적 편익은 식 (1)에 대입한 결과 약 187억원이다. 즉 R&D 투자가 완료된 직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 동안 매년 약 187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5.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5.1 기본 전제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쓰여진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 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도 먼저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R&D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본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투자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이다. 편익은 2024년부터 발생하며 2014년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마지막 연도까지가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2012년 12월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투자사업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5~6%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5판)에 의거하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다(KDI[2008]). 

      

      
        5.2 분석 결과
        사업의 비용, 편익은 장시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특정기간(일반적으로 현재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현재가치화’라고 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 비율(B/C ratio, 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다.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사용된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을 자세하게 제시하면 Table 3과 같다.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합하면 371억원이지만 할인율을 고려한 2012년 말 기준의 현재가치는 265억원이다. 편익도 마찬가지로 단순합계로는 1,683억원이지만 2012년말 기준 현재가치는 721억원이다. 

        
          Table 3. 
				
          

          
            Summary of cost and benefit estimates (Unit : 100 million won)
          
          

        

        
          
            	Year
            	Cost
            	Benefit
            	Net benefit
          

          
            	value
            	present
value
            	value
            	present
value
            	value
            	present
value
          

          
            	2014
            	32
            	29
            	
            	
            	-32
            	-29
          

          
            	2015
            	34
            	29
            	
            	
            	-34
            	-29
          

          
            	2016
            	36
            	29
            	
            	
            	-36
            	-29
          

          
            	2017
            	41
            	31
            	
            	
            	-41
            	-31
          

          
            	2018
            	41
            	30
            	
            	
            	-41
            	-30
          

          
            	2019
            	44
            	30
            	
            	
            	-44
            	-30
          

          
            	2020
            	42
            	27
            	
            	
            	-42
            	-27
          

          
            	2021
            	37
            	23
            	
            	
            	-37
            	-23
          

          
            	2022
            	33
            	19
            	
            	
            	-33
            	-19
          

          
            	2023
            	31
            	17
            	
            	
            	-31
            	-17
          

          
            	2024
            	
            	
            	187
            	98
            	187
            	98
          

          
            	2025
            	
            	
            	187
            	93
            	187
            	93
          

          
            	2026
            	
            	
            	187
            	88
            	187
            	88
          

          
            	2027
            	
            	
            	187
            	84
            	187
            	84
          

          
            	2028
            	
            	
            	187
            	79
            	187
            	79
          

          
            	2029
            	
            	
            	187
            	75
            	187
            	75
          

          
            	2030
            	
            	
            	187
            	71
            	187
            	71
          

          
            	2031
            	
            	
            	187
            	68
            	187
            	68
          

          
            	2032
            	
            	
            	187
            	64
            	187
            	64
          

          
            	Total
            	371
            	265
            	1,683
            	721
            	1,312
            	457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순현재가치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0보다 큰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가 457억원인 본 사업은 0을 상회하므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한다. 편익/비용 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2.72로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수익률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17.12%로 사회적 할인율 5.5%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4. 
				
          

          
            Summary of economic feasibility for marine debr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program
          
          

        

        
          
            	NPV (100 million won)
            	B/C ratio
            	IRR (%)
          

          
            	457
            	2.72
            	17.12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작업으로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의 산정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인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해양산업 전체가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중 일부만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전체 해양산업 중 해양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해양산업의 해당 부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수립한 제1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2009~2013)을 참고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목표비율로 20%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20%가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본 기술개발사업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2014~2018)과의 정합성 등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해양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후 해외 문헌을 활용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목표비율을 적용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저감 금액을 산출하였지만,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저감량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략적 추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Jang et al.[2014]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에 대한 문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인한 비시장적 편익을 명시적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이 값이 대략 해양산업 피해저감액(시장적 편익)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비시장적 편익이 시장적 편익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최근 육상기인 해양유입 쓰레기의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해양환경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경성 이동으로 인해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의 저감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가 관련 해양산업에 미치는 피해비용을 추정한 후 여기에다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이 목표로 하는 피해저감률을 곱하여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국내 피해비용은 연간 약 1,402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기에 피해저감률 20%를 곱하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18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할인율의 고려없이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2014년~2023년)의 비용을 단순하게 합하면 371억원이다. 이렇게 추정된 편익과 비용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은 2.72로 1.0을 초과하며, 순현재가치는 457억원으로 0을 상회하고, 내부수익률은 17.12%로 사회적 할인율 5.5%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량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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